
 

 

 
美 대북 제재 新전략, 中·러 훼방 넘는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2022.05.31.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인해 지난 26 일 부결됐다. 중·러 양국은 2017 년 12 월 

채택된 결의안 제 2397 호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가 있을 경우 북한의 유류 

수입을 추가 제한하는 ‘트리거 조항’에 동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중·러 양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비토함으로써 자신들의 5 년 전 결정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고,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지켜야 할 핵확산금지 책무 또한 저버렸다. 

 

중·러의 이러한 행태는,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서방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 있어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이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길 바라는 중·러에 북한은 제재 대상이 아닌 

전략적 우군일 수밖에 없다. 

 

중·러의 노골적인 북한 비호로 인해 유엔을 통한 다자간 제재의 한계가 명확해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미국의 향후 대응 전략은 정교해질 전망이다. 당장 꺼내 든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중·러 압박이다. 

 

대북 제재 결의안 부결 다음 날, 미국은 북한 국적인 1 명과 고려항공무역회사, 러시아의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은행을 제재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극동은행은 러시아 내 

자산순위 13 위 은행인 러시아지방개발은행(RRDB)의 자회사로, 러시아 극동지방과 

동시베리아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비록 지방이지만 미국이 러시아의 중견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북한 관련 금융 제재의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러시아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중국의 은행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상당할 것인 만큼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 제재를 통한 북한과의 무역 위축 유도는 코로나 이후 스스로 대외경제 부문을 

축소해 온 북한을 압박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여기서 미국이 준비하는 비장의 무기는 

역내 해양감시망이다. 미국이 이번 쿼드(Quad)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은 인공위성 등 원격 탐사 기기로 인도·태평양에서 선박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감시·추적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IPMDA 는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공해상에서 유류를 밀반입하는 북한 선박들을 

감시·추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안보리 결의 제 2375·2397 호와 이번에 무산된 

결의안의 공통 핵심인 대북 유류 수출 제한 조치의 집행이 수월해짐을 의미한다. 북한은 

제재로 인해 외화가 고갈됐는데도 석유제품 수입만은 꾸준히 유지했을 정도로 석유는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독자 제재와 IPMDA 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도 미국이 북한 경제를 옥죌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자간 제재의 한계를 확인한 미국은 동맹과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방법을 혁신할 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05 월 30 일자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